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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 F AO Fisheries Committee adopte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 ent ,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t it s 24th meeting in March 2001. T 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is designed to provided a framew ork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combat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regardless of where the IUU fishing occur s . T 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is not a legally binding in strum ent like a treaty . It is , how ever ,

a sort of legal in strum ent , which will have significant impact s on the
fisheries issues at national and global levels . States and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s are expected to take legislative m easures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
T his study is aim ed to analyze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and then to provide the direc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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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in Korea. In
Chapter 2, w e review ed how the Plan of Action w as negotiated and

adopted. T hen in Chapter 3, w e interpreted the provision s of the Plan of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ordinary m eaning . In Chapter 4, w e
discu ssed the problem s of IUU fishing committed by Korean fishing

vessels in coastal and distant water fisheries . And in Chapter 5, w e
analy zed the discrepancy betw een Korea ' s domestic law s and regulation s
on the one hand and the Plan of Action on the other , and then discu ssed

the w ay s to the implem entation of the Plan of Action in Korea .

It seem s that a lot of legislativ e work and improvem ent in the
administrativ e sy stem are requir ed for the implem entation of the Plan of

Action in Korea. T his kind of w ork and improvement in turn w ould
dem and a lot of tim e and energy in the gov ernm ent side. T hus , Korea
is expected to establish a comprehen sive implem entation plan as soon as

possible and then to take step by step measures to implement the Plan
of Action . By doing so, Korea can be in a position to discharge it s duties
as one of the major fishing countries in the w orld and to avoid adver se

impact s which might occur from the un - implementation of the Plan of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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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제24차 수산위원회는 2001년 3월 1일 불

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예방·방지·근절 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 ent ,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 ishing :이하 IUU어업규제를위한국제

행동계획) 을 총의로 채택하였다.1)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연안어업, 근해어업 또는 원양

어업을불문하고국제사회가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규제·근절하

기 위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단지 불법어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행동계획의 명칭

이 보여주고 있듯이 행동계획은 불법어업이 아닌 비보고, 비규제 어업

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비보고,비규제어업도 IUU어업규제를위한행동계획의범위내에서는

불법어업과 구분없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국의 자국 어선에 대한 책임과 외국어선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공해상에서의 전통적인 기국주의

에 제한을 가하고, 항만국 및 지역수산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우리나라는세계주요원양어업국가의하나로서 많은원양어선

들이세계도처에서조업하고있기때문에 IUU어업규제를위한국제행

동계획에 의해 연안국, 항만국 및 국제수산기구에 의한 어업활동 감시

가 강화될 경우 어업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로서는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

1) IUU어업규제 국제행동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간략한 분석을 위하여는, Kevin
Bray,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urrent Fisheries Issues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Myron H.
Nordquist and John Norton Moore E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pp.115- 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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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또한 국제행동계획은 제25조에서 각 국가들로 하여금 행동계획 채택

후 3년 이내에 행동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별행동계획을 수

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국제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국가적인 작업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내이행방안

을 마련한 후 그에 따라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함으로

써 주요 수산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국제행동계획의 불이

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행동계획의 규범내용과 이에 따른 국내적 이행방안을 위

한 연구검토가 시급히 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본연구는 이러한 필요

성을 인식하여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의 규범들을 면밀히

분석하고,동 규범의내용과우리나라의관련국내 법령을비교하여 입

법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IUU 어업근절을위한국제행동계획의채택경위와특징

1 . 국제행동계획의 개요

IUU 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 ishing 으로서, 불법적인 조업 차단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전하기위한국제적인행동계획을의미한다. 여기서불법,비보고,비

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

자. 불법(Illegal) 어업은 지역수산기구 내에서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회원국이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조업을 말하며, 비보고(Unreported) 어

업이란협약상의보고사항을 보고하지않거나 허위보고하는조업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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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고,비규제(Unregulated)어업이란협약의규제를받지않는비회원

국의 어업활동을 가리킨다.

국제행동계획이 불법어업 이외에도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규제하고

자한다는점에주목하여볼때,불법어업이외에비보고,비규제어업도

어느덧 국제사회에서 규제되어야 할 불법어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제 국제 행동계획의 채택에 따라 旗國,沿岸國,

港灣國 및지역수산기구가 IUU어업에 보다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IUU 어업 방지 국제행동계획은 ①IUU 어업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서론 , ②불법어업 등의 정의규정을 담은 IUU 어업 및 국제행동계획

의 성격과 범위 , ③행동계획의 목표 등을 표명한 목표 및 원칙 , ④감

시·통제 및 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IUU 어업을 타도하는데 있어

핵심조치사항 , ⑤FAO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보고 , ⑥IUU 어업

근절을 위한 FAO의 역할을 규정한 FAO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국제행동계획의 주요내용은 IUU어업의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한 항

만국의검색(in spection ) 권리인정, IUU어업에가담한전력이있는어선

에 대한 기국의 선적부여 거부, IUU어업 전력이 있는 외국 어선에 대한

연안국의 입어허가 거부, 지역수산기구 비가입국 어선이 IUU어업 혐의

를 받을 경우 동 지역수산기구의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 요구, IUU어업

으로 어획된 어획물 및 수산제품의 거래를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

화시킬 근거 마련, IUU 어획물에 대한 수입규제 등을 포함한다.

국제행동계획에 따르면, 각국은 어업활동에 대하여 그 시작부터 끝까

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통제 및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국가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어선에 대한 허가제도

를 포함하여 수역 및 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제도들을 개발·이행

하여야 한다.

특히, 기국(旗國, F lag state)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선의 등록

과 관련하여서는 IUU어업 전력을 가진 어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선

적부여를 금지하였으며,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IUU어업을 지원하는

5



해양정책연구 제16권 1호

어선에 대하여는 생필품 등의 재공급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연안국(沿

岸國, Coastal state)이 IUU어업 전력을 가진어선에대하여입어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항만국(港灣國, Port

state)도 IUU어업의 통제를 위해, 항만국 통제(港灣國 統制, PSC; Port

State Control)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특히 지역수산기구의 비당사국이

며아울러지역수산기구에협력하지않는국가를선적국으로둔어선에

대하여는 양륙(揚陸) 및 전재(轉載)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국내법상가능한범위내에서 IUU어업활동에의한수산물과

수산제품에 대한 거래를 불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동 국제행동계획은 비보고, 비규제 어업도 수산자원 보전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불법어업의 범주에 포함하였으

며, 이러한 행동계획의 채택에 따라 각 기국, 연안국, 항만국 및 지역수

산기구 등이 IUU어업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동 행동계획이 국제법적

으로구속력을가지는조약은아니라할지라도,각연안국이 IUU어업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행동계획은 각 국가 및 지역수산기

구가 국제행동계획 채택 후 적어도 3년 이내에 자체이행계획을 수립하

고, 그 이행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적어도

2004년 2월까지는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제행동계획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93년 FAO의 편의

국적 금지 협정,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 1995년 FAO 책임있는 수산

업 규범에 이어 국제어업 질서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 문건으로서의 역

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 채택경위 개요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에서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su stainable dev elopment )이라는 측면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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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 당시 세계의 수산업

이 급팽창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자원의 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형태

의 수산업을 국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1992년 5월 멕시코의 칸쿤

(Cancun)에서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ponsible F ishing )가개최되었다.이회의에서채택된칸쿤선언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nter -

national Code of Conduct on Respon sible Fishing )을 작성하도록 요청

했다. 칸쿤회의로부터 한달 뒤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 s

Conference on Environm ent and Development : 일명 지구정상회의 )

가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Agenda 21이 채택되었다.

Agenda 21중 제17장은 바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17장중

Programm e Area C는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존 문제

(Su stainable Use and Con 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를 다루고 있다. Agenda 21/ Chapter 17/ C는 공해어업의 관

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공해어업과 관련한 효과적인 보존조치의 채택, 감시

및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일부 자원이

남획되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들을 보면, 어획에 대한 규제의 부재,

과잉투자, 과도한 어선세력,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의치적(v essel

r eflagging to escape control), 부적절한 어구, 신뢰성 없는 데이타

베이스, 그리고 국가간의 협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고도회유

성어족및경계왕래어족과관련해서는공해상조업에참여하는국민

또는 어선의 선적국에 의한 노력, 그리고 쌍무적, 소지역, 지역적 및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칸쿤 선언과 Agenda 21의 요청에 따라, FAO는 1992년 9월 공해어업

에 관한 기술회의(T echnical Con sultation on High Seas F ishing )를 개

최하였으며, 이후 두개의 문건을 만들어 내었다. 하나는 1993년도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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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공해조업선박의국제적보존관리조치이행을촉진하기위한협정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 serv ation

and Managem 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 약

칭 Compliance Agreement , 준수협정 ) 이고,또하나는 1995년도에채

택된책임있는어업에관한수산업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 isheries )이다.

한편,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

공해어업문제에대한국제적 노력을요구한데부응하여 유엔총회는경

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이 회의의

결과로서 1995년 8월 유엔공해어업협약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97

년도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상임위원회의 의제 중

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지역기구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IUU

어업 개념의 등장은 IUU어업으로 인하여 전지구적으로 자원관리가 불

가능해지고 있으며,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이것은 다시 말하면,국제사회가불법(illegal) 어업뿐아니라 비

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도 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보고, 비규제

어업도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타도(combat )의대상으로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국제적인인식하에서 1999년 FAO 제23차수산위원회는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의 범위 내에서 IUU어업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2000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정부와 FAO의 주

도로 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 채택을 위한 전문가 회의(Expert Con -

sultation )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 세계 각국 및 국제수산기구 전문

가 57명이 참석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로마에서 72개 회원국, 옵서버

1개국, UN 및 UN 전문기구 대표, 10개 정부간 기구 및 9개 비정부간

기구 등 총180여명이 참석하여 기술협의회(T echnical Consultation )를

열고, IUU어업방지를위한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을검토하였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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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1년 2월에는 IUU어업 대처 국제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2차

기술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2001년 2월 26일에서 3월 3일까지 열렸던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이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3 . 국제행동계획의 법적 성격과 규제대상

국제행동계획은 자발적이다(제4조). 자발적(voluntary ) 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가이 국제행동을지키도록법적으로강제되지 않는다고하는

의미이다.

국제수산규범의 맥락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문건의 채택은 금번의 행

동계획이 처음은 아니다. 우선 1995년에 채택된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

한 행동규범(T 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 도 자발

적인 문건으로 채택되었다.2) 또한 FAO 수산위원회는 과거에도 국제행

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는데 1999년도에 채택된 세 개의 국제행동계획,

즉 연승어업에 의한 바다새의 우발적 포획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 상

어의보존과관리에관한국제행동계획 ,그리고 어획능력의관리에관한

국제행동계획 이 그것이다.3) 따라서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

획은 이제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4번째의 국제행동계획이 된다.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자발적이라고 하여 그것이 우

리나라와관계가없다거나,또는마음대로무시할수있는것은아니다.

동국제행동계획은책임있는 수산업을위한행동규범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법률 문건(a legal in strum ent )이다.4) 한편, 내용면에서도

2)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 1.1 참조. 동 행동규범의 국문 번역본은 해양
수산부,「책임있는 수산업규범 및 기술지침」1998년 발간 참조.

3) FAO 발간, International P lan of A ction f or R educing Incidental Catch of
S eabirds in Long line F isheries: International P lan of A 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 anag em ent of Sharks: International P lan of A ction f or the
M anag em ent of F ishing Capacity , 1999. ISBN 92- 5- 10432- 9 참조.

4) IUU어업 규제를 위한국제행동계획제4조의 후단은 이국제행동계획이행동규
범제2조 d항에 규정된 대로 책임있는수산업을 위한행동규범의범위내에서작
성되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제2조 (d)항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 행동규범은) 적절한 경우,국제협정 및 구속적 또는 자발적 법률 문건의 작
성과 이행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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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행동계획은 유엔해양법협약, 유엔공해어업협정, FAO의 준수협

정(Compliance Agreement : 편의치적 금지협정)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

다. 따라서 이 국제행동계획은 그 자체로서는 법이 아니나 IUU어업을

규제하기위하여현재국제사회에서 형성중인법규(lege ferenda) 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軟性法(soft law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이제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등수산자원보호에앞장서고있는

여러 선진연안국들이 동국제행동계획에근거하여자국의수산관련법

규를 정비하고자국연안에서조업하는 외국어선들에게 이를적용하고

자 하는시도가 단계적으로확산될 것이다.아울러이러한주요선진연

안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수산기구에서도 동 국제행동계획에근거하여

지역수산기구의 수산규범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수산기

구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어선에까지 새로운 규범을 강요할 수도 있

을 것이다.6) 그렇게 되면 동 국제행동계획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軟性法의 위치를 벗어나 實定法의 지위로 올라설 것이다.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대상으로하고 있는 것은 공해

상 어업 또는 기타 특정 어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모든 수산업에서 일어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포괄하며,이러한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국가간협력을통

하여 예방, 방지, 근절 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동 국제행동계획이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각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자. 이 국제행동계획

은 불법어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7)

첫째, 연안국의 허가 없이 또는 그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그 연안국의

관할 수역에서 행해지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한 어업활동.

둘째,지역수산기구회원국의국적으로어업활동을행하면서,그기구

에 의해 채택되고 그 국가를 구속하는 보존관리조치 및 적용가능한 국

5) 연성법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하여는, Martin Dixon, T extbook on International
Law (제4판), Blackstone Press Limited(2001), p.49 참조.

6) 예컨대, IUU어업 규제를위한국제행동계획은 제79조에서 지역수산기구비회원
국의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7) 국제행동계획 제3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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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업활동.

셋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대하여 협력국으로서 약속한 의무를 포함

하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어업활동.

불법어업에 관한 첫 번째 정의는 어떤 어업이 자국 수역 또는 타국

수역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것도 국제행

동계획의규제대상이되며,우리나라어선이호주등다른나라의수역

에서 행하는 불법어업도 마찬가지로 행동계획의 규제대상이된다.불법

어업에 관한 두 번째 정의는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어선이 지

역수산기구의 관련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행하는 조업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우리 나라 어선이 우리 나라가 가입한 남극해양

생물보존협약의 대상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동 보존협약의 보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불법어업에관한세 번째 정의는 지역

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지역수산기구의 특정 보존조치를 스

스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 이 국가의 어선이 이러한 보존조

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가 어떤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그 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그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에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그기구가취하는보존조치를 이행하겠다고스스로약속한경

우에 그러한 보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어업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회원국이 스스로 이행하겠다고 떠맡은

(undertaking ) 사항도 법적으로 義務化된다는 점이다. 국제법적인 측면

에서 어느국가의자발적이고일방적인 의무부담이법적인의무가된다

고하는것은노르웨이와덴마크간동부그린란드 사건에서상설국제사

법재판소(PCIJ :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 stice)가 내린 판

결8) 및 호주·뉴질랜드와 프랑스간의 핵실험사건에서의 국제사법재판

소(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 stice)9)가 내린 판결에나타난 바있다.

8) Eastern Greenland Case(1933),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Series, A/ B No.53.

9) 1974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 , para.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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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보고 어업의 정의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자. 국제행동계획은

비보고 어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관련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어업활동.

둘째,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그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하는 어업활동.

위에서 언급된 비보고 어업의 정의에 따르면, 비보고 어업이란 조업

활동에참여하면서관련국가또는지역수산기구의법률이나규정을위

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비보고 어업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수반된

다는점에서이를불법어업의특수한형태라고도볼수있다.다만,국제

행동계획이 불법어업과비보고어업을서로다른개념으로정의하고있

기때문에불법어업은 비보고어업을제외하는개념으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규제 어업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제행동계획은

비규제 어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여,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국기를게양한 어선또는조업실체에의하여,그 기

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행해지

는 어업활동.

둘째, 적용가능한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에서 또는 그 수역의 어

족을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어업활동이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에 대

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게 수행되는 어업활동.

위에서언급된비규제어업의개념정의에서 중요한것은비규제어업

은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 또는 무국적선에 의하여 지역수산기구의

관리 수역에서이루어지는어업또는지역수산기구가없는수역에서이

루어지는 어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규제 어업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불법어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이문제는특히비규제어업의

첫번째 정의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그 지역수산기구의 조치를 따를 법적인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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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비규제 어업의 두번째 정의는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

역에서의 조업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조업이

모두 비규제 어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

에 대한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만비규제어업이된다.이두

번째 정의는 비록 어떤 수역에 지역수산기구가 없고, 따라서 이 수역에

적용될 구체적인 자원관리 조치가 없더라도 각 국가들은 동 수역에서

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에서는 공해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제117조,

제118조 및제119조의의무가관련된다.10) 제117조는 모든국가는자국

국민에 대하여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

른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는 모든 국가

는 공해 수역에서 생물자원을 보존 및 관리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국가는 지역하부적

또는 지역적인 수산기구를 설립하는 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119조는 공해 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어 각국이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어획되는 어종의 자원량을 유지 또는 회복하도

록 관계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공해생물자원 보존의무에 관한 조항은

비록 구체적인 조업 규제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공해생물

자원의 최대지속적 생산량 실현을 목표로 공해 어족자원 보존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공해 수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 의무의 위

반은 유엔해양법협약의위반을구성할뿐아니라나아가 국제관습법규

정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0) 1999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호주·뉴질랜드와 일본간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에서호주와뉴질랜드측은 일본이 일방적인시험조업을강행함으로써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 뿐아니라유엔해양법협약상공해어업자원의 보존과 관
련된 의무를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상기할필요가 있음. 남방참다랑어 분
쟁사건의 법적인 분석은 김선표 외,「남방참다랑어 국제분쟁의 사법적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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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고 어업에 관한 두번째 정의에 비추어 보면, 어떤 어선이 지역수

산기구가 없는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나름대로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

관습법상의 일반적인 공해어업자원 보존 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국제행

동계획이 규제대상으로하는 비규제 어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비규제 어업의 첫번째 정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예컨대,지역수산기구의비회원국어선이동지역수산기구의조치

를그대로따르지는않지만나름대로유엔해양법협약및 일반국제법상

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위반이 없기 때문

에 국제행동계획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이러한 상황

을 감안하여 국제행동계획은 비규제 어업의 정의에 덧붙여서 일부 비

규제 어업이 적용가능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국제행동계획에 포함된 조치의 적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1)

이와관련중요한것은 비회원국(non-party)과 비협력국(non- cooperating

States )의 구별이다. 국제행동계획은 비회원국과 비협력국을 구별하여

어떤 나라가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일지라도 지역수산기구의 자원

보존 노력에 협력하는 협력국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국제행동계획

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행동계획

제22조는 ' IUU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수산기구 비협력국의 활동을 예방,

방지, 근절 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일치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이 취해

져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행동계획의 타도대상이 비회원국이 아

닌 비협력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국제행동계획 제79조는 지역수산기

구의 비회원국이라 할지라도 지역수산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

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비회원국도 국가들은 지역수산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보존관리조치를 적용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또는 그러한 보존관

리조치에 부합하는(con sistent )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협력의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수산기구의협력국은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를 스스로

적용할 것에 합의하거나 또는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는

11) 국제행동계획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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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다. 여기에서 협력국이 스스로 부담한 의무를 어기고 조업하는

경우에는 불법어업의 세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며, 지역수산기구의 비회

원국이스스로부담한 의무가없어도동비회원국의어선이지역수산기

구의 조치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업을 할 경우에는 비규제 어업

의 첫번째 정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1 . 개요

국제행동계획은 IUU어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자국 어선에 대한 기국

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안국과 항만국의 권한을 강화하

고 있다.또한 국제행동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국가가 IUU어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장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

반 조치 사항들 중에는 기존의 관련 조치보다 더욱 진보된 성격의 것들

이 많이 있다.

2 . 기국 (旗國 )의 조치

기국은 어선에게 선적을 부여하기에앞서 그어선이 IUU어업에 종사

하지않도록책임질수있는방법을확보하여야한다.이와관련,기국은

IUU어업에 종사한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회

피하여야 한다. 그 어선이 IUU어업의 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

국이 예외적으로 동 어선에 대하여 선적을 부여할 수 경우는 다음과 같

다.

첫째,선박의소유권이변경되었고,아울러새로운소유자가전소유자

또는 전 운영자가 더 이상 그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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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

하는 경우.

둘째, 모든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기국이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

이 IUU어업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결정한 경우.

이와 같이 각 국가가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을 부여할 때 IUU어

업 전력을 가진 어선에 대하여는 선적 부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대단히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만약우리 나라가이 규정을 충실

히따른다면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전력을가진어선은 우리나

라의 선적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산업에서 영원히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원양어업 또는

연근해어업을 불문하는 포괄적인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전력을가진어선에 대한선

적 부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어선의 관련 사항을 소상하

게 기록한 문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있다.각 국가 내에서 선박

에 대하여 선적을 부여하는 기관과 어선에 대하여 어업권을 부여하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이들 기관간에 긴밀한

협조가필요할것이다.이와관련하여국제행동계획은 기국은선박등록

부의 운영과정부가유지하는어선기록사이에연관성을 보장하도록하

고 있다. 그러한 기능이 한 기관에 의해 담당되고 있지 않은 경우, 각국

은 이를 위하여 책임있는 기관들간의 충분한 협력 및 정보공유를 보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각 기국이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전력을가진어선

에 대하여 선적의 부여를 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이러한 어

선들이 선적을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선적을 바꾸는, 소위 flag

hopping이다. 즉, 어선들이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

존관리조치를회피하거나또는그러한조치또는규정의 불이행을쉽게

할목적으로행하는선적의반복적이고 잦은변경을예방하기위해서는

각국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전력을가진어선을식별하고선

적부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어선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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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국제행동계획은각기국이유지·

관리하여야할어선의기록으로서기본적으로 FAO 준수협정(편의치적금

지협정) 제6조제1항및제2항에규정된정보를포함하도록하고있다.동

조항에규정된정보는다음과같다:어선명,등록번호,이전에사용된이름,

등록항구,이전의선적,국제무선호출부호,선주의이름과주소,건조장소

와시기,선박의종류,길이,운영자의이름과주소,조업방식,선박의깊이,

선박의 최대 폭, 등록 총 톤수, 주동력 엔진의 출력.12)

국제행동계획은 이러한어선에관한정보이외에추가적인정보도기

록할 것을 요구하고있는데,그 중중요한것은선박운영을관리할책임

이 있는 자의 신상 명세,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을 가진 자의 신상 명세,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

의 불이행 기록, 선박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변경시 찍

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이다.

3 . 연안국의 조치

연안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IUU어업

에 종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따라자국 EEZ에서활동하는 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실시하

여야 한다. 또한 연안국은 IUU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 하도록 자국

수역의입어조건을규정할필요가있다.그리하여각연안국은 IUU어업

전력을 가진 어선에 대해 자국수역 입어허가를 주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IUU어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 항만국 조치

항만국이란 어선이 자발적으로 입항한 항구가 위치한 국가을 말한다.

12) FAO 준수협정의 영문과 국문본은, 김선표 외「유엔해양법협약이후 새로운 공
해어업질서의 법적성격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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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어선은 재급유,재공급, 전재 또는 양륙의 목적으로 입항하게 될

것이다. 각 항만국은 선박의 항구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거나 이를 지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어업허가장의 사본, 조업일정의 상세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정

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 그 항만국은 문제의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서 양륙

또는 전재를하도록허용하지 말아야 하며,그문제를그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단 항구에 입항한 어선에 대하여 항만국은 그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어선에 승선·검색할 수 있

다. 만일 검사도중에 그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심할 만

한 합리적인 근거가 나오는 경우, 항만국은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타의

조치에추가하여 즉각 그문제를그 선박의 기국에통보하여야 하며,적

절한 경우 다른 연안국과 지역수산기구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항

만국은 기국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항만국이자국의 항구에입항하는 타국의어선에대하여자

국 수역밖에서 일어난 IUU어업의 문제로 승선·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법의 관할권 이론에서 본다면 상당히 혁신적이다. 왜냐하

면, 전통적인 국제법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IUU어업이 다른 나라의 어

선에 의하여 또 다른 나라의 수역에서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항만

국은 그 IUU어업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13)

항만국이 자국의항구에입항하는어선을통제함에있어서한가지중

요한 사실은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이면서 또 비협력국인 국가의 어

선은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 및 집행조치를 위반한다는 추정하

13) 이와관련,우리나라의형법은속지주의를근간으로하면서속인주의를보충하
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속지주의)을 가진다는 것이며,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한국인에 의
하여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속인주의)는 것임. 이러한 규정은
국제법상 국가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규정된 것임. 이러
한규정에비추어볼때, IUU어업규제국제행동계획에서항만국이외국어선에
의하여 외국의 수역 또는 공해에서 일어난 IUU어업과 관련하여 승선·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규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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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동한다는 점이다.14) 만약 그 어선이 자신의 어획물이 해당 보존관

리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항

만국은 그 어선의 어획물의 양륙과 전재를 금지시킬 수 있다.

5 . 시장관련조치

각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기구에 의하여 IUU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

인된 어선이 어획한 어류가 자국 내로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법과 일치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론 이

때 교역관련조치는 WT O 규범등 관련 국제법에 따라 채택되고 이행되

어야 하며, 공정, 투명, 비차별적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각 국가는 어류 및 어류제품의 추적을 위한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국가는 수입자, 전재자, 구매

자, 소비자,장비공급자,은행가,보험가, 다른 서비스공급자 및 일반 대

중이 IUU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과 거래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인식할수 있도록하는 조치를취해야하며,그러한사업을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가능

한 정도까지 그러한 사업을 행하고 IUU어업으로부터 유출된 어류 및

어류제품을 교역하는 것을 위법으로 만드는 법규를 포함할 수 있다.

각 국가는국제행동계획의 이행을지원하기 위하여어류및어류제품

에 대한 HS (Harmonized Comm 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 stem )

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 지역수산관리기구

국제행동계획은 특정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인 국가들도 이 지역

14) 법적으로 추정(推定)이란 前提 事實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의미함.
간주와는 달리 추정은 반증이 허용됨. 이재상,「형사소송법」, 박영사, 2000년,
p.45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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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들은 적어도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협력국이

되어야 한다. 협력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수산기구에 의하여 설

정된 보존관리조치의적용을 받을것에 합의함으로써또는그들보존관

리조치에 따른 조치를 스스로 채택함으로써 성립한다.

만약 어느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 어선이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관

할 수역에서 IUU어업에 종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들은 그 문제에

관하여 그 국가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만일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 기구의 회원국들은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Ⅳ. 우리 나라 어선의 IUU 어업사례

1 . 우리 나라 원양어선의 IU U어업 실태 15 )

1 ) 불법 ( Ille g a l) 어업

우리 나라의 원양 어선이 다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을 한 경우는 최근에까지도 발생하고 있다.연안국으로부터 입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어업을 한 경우는 1998년 6월 자스민9호 사건을 들

수 있다.이 사건은 자스민호가 키리바시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나포되어 재판에 계류중 도주하였다.

허가조업이기는 하나, 연안국의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불법어업

을 행한경우도 있다. 2000년 12월 우리 나라의 원양어선들이 조업을종

료하고 러시아 수역에서 나올 때 통과절차 및 통신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기네비소에서는우리 나라 원양어선들이 조업수역

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오만에서는

15) 한국 원양어업협회의 자료 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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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 어업 및 조업수역 위반의 사례가 있었으며(1996년 6월- 2000년 7

월),뉴질랜드에서는 조업수역위반및 금지어족을 어획한 사례가 있었

다(2001년 5월- 7월).

이와 같은 타국 수역내 무허가 조업 또는 법규위반조업(허가를 받은

경우)사례는정부와업계의각별한노력이없는한앞으로도다시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특히, 원양어선이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 어류의 이

동을 따라 그 공해에 바로 인접한 연안국의 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연안국으로부터 조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금지어

종 및 금지수역 조업, VMS (선박감시장치) 미작동, 옵저버 승선시 비협

조등각종조업활동관련의무불이행과입어료미납등당해연안국의

수산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불법어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들

어 참치어업에서는 특기할만한 불법어업사례가 없으나, 대서양 트롤의

경우에는조업수역위반사례가여전히존재한다.특히,뉴질랜드수역의

경우 입항시연안국의 검색이까다로운데도불구하고우리나라어선들

의 금지어종 어획등 불법 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역수산기구가 있는 경우에도 불법어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

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는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내에서 회

원국 어선이 지역수산기구가 결정한 보존조치를 위반한 경우이다.둘째

는지역수산기구에가입하지 않은비회원국인경우에도 그비회원국이

스스로 약속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우리 나라의 원양 어선들이 이

와 같이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수역내에서 불법어업을 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없다.그렇다고하여향후에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우리나라

가 가입한 지역수산기구인 ICAT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OT C(인도

양참치위원회), CCSB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AMLR (남극해

양생물보존위원회), CBSPC(중부베링해명태보존관리협약)등이 정한

각종 결의사항의 미이행, 쿼터 미준수, 금어기 및 금어수역 조업등은 바

로불법어업에해당한다.한편,우리나라는중서부태평양참치협약(2000

년 9월 5일 채택, 2004년 3월발효예정)에문제점을 제기하면서,서명하

지 않고있다.향후이 협약기구와 긴밀한 협조없이는 동기구의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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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원만한조업이문제가될수있다.이때우리나라가원만한조업

을위하여이협약기구와협조차원에서 스스로약속한사항을위반한다

면 이 또한 불법 어업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 비보고 ( Un re p o rt e d ) 어업

우리 나라의 원양어선들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업활동 및 조업실적을 해당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고 하는 사례가 입어 협상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으나,

그렇다고 비보고 어업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수역에서

의 트롤어업의 경우, 우리 나라 원양어선이 뉴질랜드에 대한 보고를 누

락한 사례가 있었다(2001년 6월). 이러한 비보고 어업은 특히, 트롤어업

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남태평양 연안국들

도 외국 어선의 참치 조업보고사항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비보고 어업이 문제가 될 수 있

는데 우리 나라의 원양어선들의 그러한 비보고 사례가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그러나 지역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의 비보고 사례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수산기구가 요구하는 조업 및 어

획실적의기일내미제출은물론자료의 부정확및 실제조업과의차이도

비보고에 해당됨에 유념하여야 한다.

3 ) 비규제 ( Un re g u la t e d )어업

우리나라어선이지역수산기구가없는수역에서일반 해양법상해양

생물자원 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나 또는 우리 나라가 가입

하지 않은지역수산기구의관할수역에서동기구의보존조치를위반하

여하는조업이비규제어업에해당될것이다.따라서,우리나라와관련

한 비규제 어업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역의경우나또는지역수산기구가있는데우리나라가아직까지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고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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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대서양과 중서부태평양은 최근까지 지역 수산기구가 없었으나,

최근에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남동대서양수산

기구(SEAF O: Conv ention on the Con servation and Management of

F isheries Resources in the South East Atlantic Ocean )은 2001년 4월

20일협약이채택되었다.이협약의채택과정에서우리나라,영국,남아

프리카공화국,앙골라,나미비아등 13여국가들이참여하였다.이협약

은 3개국이 비준시 발효하는데 2002년 상반기중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

다.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은 2000년 9월 중서부 태평양

의 참치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는데, 우리 나라는 이 협약의

내용이 너무나 연안국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삼아 이 협약이 채택될 당

시에 서명하지 않았다.

비규제어업은 이 협약이 관리하는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우

리 나라 어선이 이들 협약이 관리하기로 예정된 수역에서 협약이 발효

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자원보존조치를취하지 않고조업을한다면비규

제 어업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지역수산기구가 없거나 발효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도 모든 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한 일반적인의무를 이행하여야하기때문이다.또한 이두 개의 협약

이 발효한 뒤에 우리나라가 이협약체제를 문제삼아가입하지 않고,조

업하는 경우에 우리 나라가 이 협약체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보

존조치를 저해하는 조업을 한다면 이 또한 비규제 어업이 된다. 남동대

서양수산기구의경우에는우리나라가가입하는데큰문제는없기때문

에 앞으로 동 기구에 가입하면 비규제 어업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 협약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로서는 당분간 이 협약에 가입하기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 나라로서는 비규제

어업의혐의에서벗어나기위하여는적절한형태로이수산기구의보존

조치에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체로 어느 정도의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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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근해 불법 어업 실태와 문제점

IUU어업규제 국제행동계획은 단지 원양어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연근해 어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나라 연근해 어업중에서 IUU어업규제 국제행동계획의 규범과 저

촉되는 어업의 문제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중 우리 나라의 연근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어업이다. 우리 나라 연근해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단속건수로 연 3000건의 불법어업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

라의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어업은 크게 어업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는 어업과 허가나 면허는 있으나 허가 또는 면허

받은사항및조건과는다른어업을하는것으로구분할수있다.후자의

경우는 다시 허가 받은 업종을 위반하여 조업하거나 또는 조업조건, 어

구제한 위반 또는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업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연근해에서이와같은불법어업이발생하는 원인은무엇일

까? 우리 나라에서불법어업이 발생하는이유는 다음과같은 세가지라

고 보여진다. 첫째는 현재 우리 나라의 법체계상 수산자원은 기본적으

로 공유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현 실에서는 어

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잡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전반적인 어

업생산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보전하려는 동기에서 불법어업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전반적인 어업생산량 감소는배타적경제수역 체

제에 따른 어업협정의 체결 및 전반적인 자원상황의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셋째, 수산관련 법규와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어

업인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연근해에서발생하고있는 불법어업의현황과문제점을유

형별로 살펴보자. 우선 어업 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경우를 보자. 이러한 불법 어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형기선저인망어

업(일명 고데구리 ) 이다.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대표적인 자원고갈

형불법어업으로서단속당국의눈을피해야간이나악천후시에행하여

24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FAO의 국제행동계획과 국내적 이행방안

지고 있다.이 어업의 특징은 점점 조직화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단속

에 폭력으로 맞서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따라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의 단속을 위하여는 몇몇 시도 공무원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무기를 갖

추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어업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허가 또는 면허의 사항과

조건에 맞지 않게 조업하는 경우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앞서 언급한 소형기선저인망의경우에는 처음부터 어업허가가 없

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연안자망 또는 연승어업으로 합법적인 허

가를 받은 후에 선박을 개조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도 있다.

조업구역 위반은일단허가를받은어업인이업종별로 법으로규정되

어있는조업구역을위반하는것을말한다.한편,일단허가를받은어업

인의 경우에도 허가 받은 어구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구

제한 위반의단속은단속공무원이어업인들의조업하는 현장에서이루

어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어구제한 위반의 사례로서는 잠수기 어업

의 잠수부 추가고용(1인→2인), 연안 연승어업의 경우 미끼로 사용되고

있는 새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선박에 조망형태의 어구를 부착하고

새우를 포획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많은 어업에서 정해진 망목을 위반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조업구역이나 어구제한이외의불법어업 사례로서는 불법어구를 통한

어획을들 수있다.이러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사례는동해안지역의

삼중자망어구를 이용한 어획물 채취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삼중자망 사

용은 자망어선은삼중그물을사용할수없다는수산자원보호령의규정

을 위반한것이다.동해안어민들은 삼중자망을 사용하여 연안에서 가자

미, 넙치, 곰치, 삼세기 등을 주 어획대상으로 하고 있다.16)

면허어업인양식어업의경우시장및 군수가면허처분하고있으나사

후 관리 미비로 불법어업이 발생하고 있다. 양식어업과 관련하여서는

16) 삼중자망을 이용하는 어민들은삼중자망은그물을 보호하는역할을 할뿐이고,
치어는 잘 어획되지 않을 뿐 아미라,뚝지,곰치, 삼세기,가자미 등 특정어종은
일반어구로는 잘 어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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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에서양식어업의종류별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과 어장사이의 거리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정부는연근해어업질서의 확립을위하여어업지도선등을

이용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불법어업자들에 대한 전업지원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그간에 단속과 관련된 정부 조직 및 제도를 개선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한편,많은 불법어업자들은 현행 제도가 잘못되

어있기때문에 자신들이억울하게불법어업자로전락하고있다고주장

하기도 한다. 1990년대 이래 정부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

립을 유도하고불법어업예방및 재발방지를위하여어업질서확립대책

을 추진하여 왔다.또한 어업질서 확립 평가회의,불법어업 근절 중앙대

책회의 및 지도단속평가회의 등을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상황이 크게 호전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내 정책에 한계가 있

다는것을암시하는것으로도볼수있다.따라서,경우에따라서는 IUU

어업규제국제행동계획에서 규정된각종규제수단을국내연근해불법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IUU어업규제 국제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내 법제에서

규정된 수단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불법

어업 근절 대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정부가

불법어업에 종사한전력이있는어업인들에대해영어자금등금융지원

을 금지하고, 불법어업으로부터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또

이를 거래하는 것을 불법화한다면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혁신적인 조치들이며, 시행에 앞서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에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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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O 국제행동계획의 국내적 이행방안

1 . 국내행동계획의 수립 필요성

각 국가들은 국제행동계획의 채택 후 적어도 3년 이내에 국제행동계

획의 목표를성취하기 위하여국별행동계획을개발하고 이행하여야한

다.또한 각국가들은 이기간내에 국제행동계획의각 조항들이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예산의 불가분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국가들이 이러한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수산기구가 채택한

조치를 위한 이행하기 위한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별행동계

획의채택후매 4년마다국가들은이러한국별계획의이행을점검하여

야한다.이와별도로각국가들은 FAO의책임있는수산업을위한규범

에 관하여 매 2년마다 FAO에 보고하는것의일부분으로서 IUU 국제행

동계획의 이행사항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국의 FAO에 대

한 보고는 FAO에 의하여 발간된다.

우리 나라가 IUU어업 규제를 위한국내행동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에 따라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비단 그것이 국제행동

계획에서 요구되고있기 때문만은아니다.시각을좀 더크게 보면 우리

나라가 전세계적인 IUU어업 규제에동참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수산 자

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밖에 다음에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겠다.첫째,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조업활동 위축 방지할

수있고,둘째,국제행동계획불이행에따른국제사회의비난의대상으로

부터 회피가 가능하여 지며, 셋째, 수산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의 지

위가 향상될 수 있고 넷째,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추세를 계기

로 하여 국내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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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련 국내 법령의 정비·보완과 제도개선방안

1 ) 국내법령 정비·보완 방향

IUU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법은 수산업법을 비롯하여 어선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EEZ어

업주권법 )」,「수산물 품질관리법」등 4개의 법률과 수산업법 시행령,

그리고 어업허가신고등에 관한 규칙 등 5개의 부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

으로 보여진다. 이 중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정이 요구된다.먼저 수산업법에

국제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야 하고, 또 수산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되는 수산업법의 조항은 특히 제34조 및 제52조이

다. 이들 조항에서 국제행동계획 불이행자 및 어선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하여야하는데,이벌칙은 IUU어업자가 IUU 어업으로부터 받은이익을

박탈할 만큼 엄격하게 규정되어져야 한다.

또한 어선이 선상에 어업허가장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하고, IUU 어업

전력이 있는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금지, 어업허가를 받은 후 IUU 어업

에종사한경우어업허가를취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는것이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법중 면허어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여, 관련 내용을 확대, 보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산업법 제34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

나어선을계류할수있는 사유의하나로서 어업권자가외국과의어업

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행동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IUU어업 전력이 구체적으로 언급

되어 면허정지 사유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업법 시행령 및 어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는 MCS (Monitoring , Control, Surv eillance :감시,감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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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실시방법, 기금의 조성방법 및 용도는 물론

어선이 IUU어업에종사하거나 IUU어업을지원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

야한다.또한모든허가어선에대해조업위치,어획량,어획물전재장소

및 전재량 등 조업활동에 관한 사항과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여 어선·

어구의 표지 등을 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어업인들이 지켜야 할 사

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업인들이 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선법에 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船籍부여요건에관한것으로우리

나라가 기국으로서 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하여 국제행동계획

을충실히이행하기위해서는어선에대한선적부여요건을강화할필요

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IUU어업 종사선박 또는 IUU어업 지원

선박에 대한 어선등록 또는 국적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

설하고 하위법령에는 이들 선박에 대한 등록 및 국적부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명시함과 아울러 어선등록 또는 국적부여 전에 IUU어

업 종사여부를 사전조회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선법 제 3장

(제13조 내지 제 20조)은 어선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진정

한 연관(a genuine link ) 에 대한 요건규정이 없다. 따라서 어선이 한국

의 어선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어선과 한국과의 관계를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행동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적국과

어선의소유및 경영측면에서의 연관성을보장하기위하여어선등록원

부에 실소유자 및 선박운영자의 이름, 주소, 국적과 선박사진을 붙이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연안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행동계획을 원

활히 이행하기 위하여는「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어업 등에

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EEZ 어업주권법)에 IUU어

업 규제를 조치사항들을 적절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입어신고 불이행등 불법조업을 일삼

고 있어 MCS 실시 및 조업기록유지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

리 EEZ 내의 조업질서확립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EZ어업 주권법 및 그 하위법령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9



해양정책연구 제16권 1호

첫째, EEZ 내에서의 어업활동에 관한 MCS 실시근거

둘째, EEZ 내에서의 어업활동시 조업일지기록 의무화

셋째, EEZ 내에서의 어획물 가공 금지

넷째, IUU 전력 어선의 EEZ 입어허가 금지근거 및 요건

이상의 수산업법 등 3가지 법률 외에도 IUU어업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는 IUU어업에 종사한것으로 확인된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정비하여야 하고

IUU어업 전력을 가진수산업자에 대한 영어자금등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관련 법규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 제도개선방안

IUU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행동게획을 관련 법령의 정비·보완

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인 조치사항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제행동계획에 다르면 각국

은 국제행동계획 채택 후 3년 이내에 국제행동계획의 각 조항들을 수산

업 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의 일부로 편입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앞으로 수립될 국내이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이에 앞서 또는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행정적인 조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둘째,다른국가또는국제기구와의 IUU어업에관한정보교환및협력

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들 정보교환 및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적인 공식 접촉 창구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지정,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국내행동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항만국통제 계획,

MCS 운영계획, MCS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이 원활히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관련부처가망라된위원회를설치하는방안도강구되어져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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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선적국 또는 지역수산기구에 IUU어업종사선박 또는 지원선

박을 통보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우리 EEZ 내의불법어업방지및조업질서확립을위한옵서버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앞으로 수립되어질 국내이행계획에 포함될 대부분의 내용이

어업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중 일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라 삭제된 것을 다시 부활시켜야 하므로 앞

으로 국내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어업인들과의 마찰이 예상

된다. 따라서 금후 수립될 국내행동계획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어업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므로,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 론

2001년 3월 FAO에서 채택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

방지·근절하기 위한국제행동계획 은 연안어업,근해어업또는원양어

업을불문하고국제사회가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규제·근절하기

위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 국제행동계획

은 단지 불법어업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과거에는 문제

삼지도 않았던 비보고, 비규제 어업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것은 곧 비보고, 비규제 어업도 IUU어업

규제를위한행동계획의범위내에서는 불법어업과구분없이규제의대

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보

고·비규제 어업도 크게는 불법어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국의 자국 어선에 대한 책임과 외국어선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공해상에서의 전통적인 기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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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을 가하고,항만국 및 지역수산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우

리나라는세계 주요원양어업국가의하나로서많은원양어선들이세계

도처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에

의해 연안국, 항만국 및 국제수산기구에 의한 어업활동 감시가 강화될

경우 어업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원

양어선이다른 나라의배타적경제수역 또는지역수산기구의관할수역

에서 불법어업 또는 비보고 어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안국들이나 지역수산기구에서 국제행동계획에 기초하여 불법 또

는 비보고 어업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

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 어족보존협약이

향후발효할겨우우리나라가이기구에가입하지않고동협약의관할

수역에서 조업하게 되면 비규제어업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동 협약

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동 협약기구의 어족보존관리조치

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연근해에서도 불법어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우리나라의연근해에서는 1970년대후반이후단속건수로연 3000

건의 불법어업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간정부가 연근해에서

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크게 실효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의 근

절을 위한 국내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IUU어업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에서

규정된 각종 규제 수단을 국내 연근해 불법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IUU어업규제를 위한 국제

행동계획에서 규정된 수단은 국내 관련 법제에서 규정된 수단 보다 훨

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불법어업 근절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그러나 국제행동계획에 따른 불법 어업인에 대한

조치는상당히혁신적인조치들이기때문에그시행에는 상당히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국제행동계획은각국가들로하여금행동계획채택후 3년이내

에 행동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별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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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그러나 국제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

기 위해서는관련 법령의개정 및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하며,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국가적인 작업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

라서 우리 나라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내이행방안을 마련한 후

그에 따라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요 수산

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국제행동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불

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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